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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

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책 실패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는 요인과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 간에 정합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조건을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한 주요 원인은 고용형태나 시간제 일자리 내부의 양극화보다는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서비스 부문 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에 있었으며,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

산성과 극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해 심화된다. 셋째, 사용자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좋은 시간

제 일자리의 외면은 숙련배제적 생산으로 인한 노동자 보유(retention) 불필요, 초과근로･한시적 근로･외주/

하청 등 유연성 확보 대안의 존재, 노동조합･정부 등의 외부 압력 부재 혹은 부족, 장시간 노동문화 등 노동

시장 제도 환경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제도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노동

자의 근로시간 결정권 확대 및 동등처우 법적 보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시간제 일자리, 장시간 노동체제, 노동시간 유연성, 노동시장 제도, 제도적 상호보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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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후기산업사회 노동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비표준적 고용(non-standard employment)

의 증가에 있다. Kalleberg(2000)는 표준적 고용관계(SER)를 ‘전일제로, 기간제한 없이 근로가 지

속되며,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한시적 고용, 시간제 고용, 간접고용을 비표준적 고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비표준적 고용은 종종 고용 불안정, 저임금, 불리한 고용조건으로 이어지며, 이들에 대

한 보호는 다수의 국가에서 노동시장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었다(Kalleberg, 2000; McGovern et 

al., 2004; Buschoff & Protsch, 2008 등).

그러나 비표준적 고용의 한 유형인 시간제 고용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한

다. 노동시간 단축은 서구의 노동조합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자와의 갈등 속에서 획득해온 

권리이기도 하거니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일반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

원하는 제도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간제 일자리는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과 달리 전일제 일자리와의 ‘시간비례적 동등처우’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자발적(voluntary) 선

택에 기초한 경우 ‘좋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Tilly, 1996; Chalmers et al., 2005; 

Haipeter, 2013 등).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독일을 예시로 하여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

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평균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지만, 근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시

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학술적･
정책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강희영, 2014; 김복태 외, 2014; 김유휘･이승윤, 2014; 

이곤수･이지인, 2014; 전혜숙･강희영, 2014 등). 그러나 실제 정책이 실행된 이후, 한국에서 시

간제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것을 정책의 실패로 보는 것이 적합

한 것인지, 다른 원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시간제 

일자리는 최근까지도 차별적이고 고용의 질이 낮다는 평가들이 일반적이다(김태홍, 2016; 이

승계, 2016; 이재완, 2017).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다른 비정규 일자리와 비교할 때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못하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여성고용의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

화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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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노동시간 

조정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 시각을 형성하는 두 가지 개념으

로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노동시장 행위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좋은 시

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논

의와 정책을 중심으로, 5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왜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만 생성되는지를 분석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을 종합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2. 이론적 논의

1) 제도적 상호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제도적 상호보완성은 “특정한 제도적 형태들이 함께 나타날 때 서로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기능 및 특정한 제도적 배열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증가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Amable, 

2015). Crouch(2010)는 이를 ‘    ’라는 수식으로 설명하는데, 라는 성과를 이루려면 

와 라는 요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는 제

도들은 상이한 제도이지만 유사성을 가져야 하는데,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유사한 원

리에 기초할 때 서로 보완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개념은 거시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널리 활

용되고 있다. Aoki(1994; 2001)는 일본의 은행 중심 금융제도, 팀 중심 생산제도, 그리고 평생고

용 사이에 상호보완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Hall & Soskice(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이하 VoC) 연구는 자본주의 국가를 자유시장경제(LME)와 조정

시장경제(CME)로 구분했는데, 이 때 기업(firm)이 각 영역에서 다른 행위자와 관계를 맺는 제도

가 상호보완성을 형성함으로써 각기 다른 방식의 경쟁력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기업을 둘

러싼 금융체계, 기업지배구조, 산업관계, 생산체계, 직업교육체계, 고용체계에 있어서 LME 국

가들은 시장적 관계를 중심으로, CME 국가들은 비시장적 관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하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구성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도적 상

호보완성이 각 자본주의 유형이 갖는 경쟁우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경쟁의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자본주의 국가들은 하나의 모델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유형으로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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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렴(bifurcated convergence)을 이룬다(Soskice, 1999). Amable(2003; 2009)은 Hall & 

Soskice(2001)와 달리 자본주의 모델을 5가지 유형으로 제시했지만, 각 유형의 국가들이 상품시

장 경쟁 수준, 노동시장 규제 수준, 금융시장 발달 정도, 숙련 및 임금체계, 복지국가 체계 등의 

제도에서 각자의 상호보완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관점을 취하였다.

자본주의 모델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기된 제도적 상호보완성은 국내에서 이루

어진 복지국가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가 비교연구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

체제와 복지체제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들을 비롯하여(안재흥, 2004; 백승호, 2005; 안상훈, 

2005; 강명세, 2007),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비교연구(Lee, 2015; 정연택, 2015), 한국

의 복지국가 체제의 지체 및 변화를 생산체계와의 연관성으로 설명한 연구(신동면, 2006; 정무

권, 2007a; 2007b; 심상용, 2010), 제도적 상호보완성 관점에서 한국 복지모델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연구(이병천, 2011)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VoC이론과 마찬

가지로 전체 국가 차원의 제도 간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단일사례나 사례비교를 수행하는 거

시적 연구의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반드시 생산레짐이나 복지레짐과 같이 생산과 분배의 전반을 

포괄하는 거시적 차원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

별 정책 혹은 제도가 제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 변화하고,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특히 노동시장제도를 둘러싸고 많이 

나타났는데,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분석한 배규식(2012), 청년고용 성과 요인을 분석한 류

기락(2012),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요인을 분석한 남재욱(2017)의 연구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국가의 경제제도 전반을 분석의 틀에 포함하기보다는, 분석의 대상

이 되는 정책 및 제도와 직접 연계된 제도로 범위를 한정하여 기존 제도의 유지요인 및 새로운 

정책의 성과창출 경로를 분석하였다.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개념은 특정한 제도가 다른 제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효율성을 갖는다

는 점에서 제도가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정태적 관점에 해당하며, 제도의 효율성이 곧 제도의 

형성과 유지로 이어진다고 본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Crouch, 2010). 그러나 제도의 ‘효과’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와의 관

련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개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술했던 두 번째 유형의 연구들에서처럼,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가 주어진 제도 

환경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혹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측, 설

명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 틀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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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로서의 사용자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서 VoC 관점의 또 다른 이론적 기여는 행위자로서의 ‘사용자’를 재발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Hall & Soskice(2011)는 이전 연구들과 달리 자본주의 

모델을 분류하며 기업이 노동자, 다른 기업, 자본제공자 등과 맺는 관계의 방식을 중심에 두었

다. 나아가 Estevez-Abe et al.(2001)은 행위자로서의 사용자를 중심에 놓고 사회보장의 발전을 

설명하였다. 사용자들은 해당 국가의 생산체제가 요구하는 유형의 숙련형성(formation of skill)

을 매개로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서로 다른 선호를 갖게 되는데, CME 유형의 국가들에서는 산

업특수적 숙련(industry-specific skills) 수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속에서 노동계급의 권력자원이 우위에 있을수록 복지국가가 발달

한다는 기존의 권력자원동원이론과는 대조적으로 – 복지국가 형성에 긍정적 주체로서의 – 사용

자의 적극적 행위에 주목한 것이다. 물론 사용자를 복지국가의 핵심적 행위자로 본 것이 VoC 

접근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Swenson(1991) 역시 권력자원동원론이 복지국가 발전에서 사용자

의 순행적(proactive) 역할을 과소평가했음을 지적하면서, 주요한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사용

자와 피용자의 계급교차적 협력에 기반하여 도입되었음을 설명하였다. Martin & Swank(2008; 

2012)는 VoC 시각에 기반하여 사용자 단체의 역할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였는데, 다당제･비

례대표제에 기반한 정치제도와 사용자 단체의 정상조직(peak organization)화를 이끌어 사회적 

조합주의와, 나아가 복지국가 형성에 긍정적인 기반을 조성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로서의 행위자 역시 VoC 이론과 같은 거시 경제사

회분석에서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

으며, 노동시장 정책이 바로 그 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 곧 사용자는 국민경제의 3주체 

중 하나이며, 특히 고용창출의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이해는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예컨대 대륙유럽 국가들의 1990년대 고용부진과 이

후 비표준적 고용 증가에는 높은 비임금 노동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회피 시도가 영향을 미

쳤다는 진단(Palier, 2010; Hinrichs & Jessoula, 2012), 프랑스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활

성화 조치의 증가는 서비스 부문 사용자의 영향력 증가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Clegg, 

2011), 독일에서 단체교섭의 포괄성 약화와 그로 인한 이중화 역시 서비스 부문 사용자들의 제

조업 사용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Thelen, 2014) 등이 모두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이루어진다. 즉 경제적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선택이 고용, 노동, 복지 영

역에서 나타나는 제도 변화나 국가별 차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행위를 한 축으로 놓는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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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지라도 그 선택은 주어진 제도의 제약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맥락을 제공하는 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Immergut, 1998). 

사용자를 둘러싼 제도적 제약은 한 편으로 이들의 합리적 선택이 지향하는 이해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다른 한 편으로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김윤호(2007)는 기업이 비정규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기업의 최종적 

의사결정을 경쟁우위나 경제적 효율성을 염두에 둔 자율적, 합리적 선택을 따르기도 하지만, 

사회적 환경에 배태된 압력 속에서 가치나 규범, 관행의 영향을 둔 비합리적 선택의 영향도 받

는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사용자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 한 편으로는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

기 위해,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 압력에 대응하면서 행위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행위자로서의 사용자와 제도적 제약의 고려는 분석

을 위한 핵심적인 관점을 제공해 왔다. 앞서 언급한 김윤호(2007)의 연구를 비롯하여,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일치가 기업별 노조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연구(박용철･임상

훈, 2013), 내부노동시장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사용자의 비정규 고용 증가의 배경이 되었다는 

연구(노용진･원인성, 2003; 정이환, 2010), 시장의 불확실성 또는 노조의 압력이라는 제도적 제

약 속에서 사용자의 비용절감 노력이 사내하도급 증가로 이어졌다는 연구(이병희, 2012) 등이 

그 예이다. 이 연구들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제도적 제약 속에서 사용자의 이해추구를 노

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고려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를 분석한다. 사용자들이 어떠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시간제 일자리가 사용자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형성하는 제도들과 시간제 일

자리 간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

1) 좋은 시간제 일자리에 관한 기존 연구들

OECD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비표준적 고용계약은 크게 한시적 고용(temporary employment)

과 시간제 고용(part-time employment)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두 고용형태에 대한 취급이 완전

히 동일하지는 않은데, 시간제 고용의 경우 한시적 고용과 달리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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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청년, 고령자 등 노동시장 약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며(OECD, 2010: 217), 학업･교육훈련･가사와 일의 병

행,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다양한 활동의 욕구를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Fagan & Walthery, 2006; Anxo et al., 2007). 이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는 비자발적

(involuntary)인 경우에 한하여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급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될 때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ILO의 시간제근로협약(1994, 195호)은 단결권, 단체교섭

권, 근로자 대표 행위권의 보장, 산업안전 및 보건, 고용과 직장에서의 차별금지,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의 사회보장, 모성보호･고용관계종료･연차휴가와 유급공휴일에서 

동등대우, 시간제 근로에 대한 선택권, 적절한 고용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Lyonette & Baldauf(2010)는 임금과 복리후생의 시간비례 적용, 직무･근로시간･차별금지에 있

어서 정규직과의 동등성, 교육훈련･경력개발에서 동등 접근성, 자격 및 기술수준 반영, 초과근

무의 예측과 통제, 전일제 전환 가능성, 적정 근로시간, 노사협의, 직무내용의 적합성 등의 요

인을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을 꼽았다. 또한 Fagan et al.,(2013)은 고용보장･차별금지･산

업안전보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사회보장에서의 동등대우, 상여금･시간외 수당･연차휴가･
유급휴일･병가 등 근로복지 영역에서 전일제와 시간비례 동등대우, 교육훈련 및 자기계발에서

의 동등대우, 고위직 참여 기회,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요구를 반

영한 시간 일정, 시간제와 전일제의 전환가능성을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의 짧음’으로 인해 필

연적으로 차등화될 이유가 없는 요소들에서의 동등성, 시간의 영향을 받는 처우 – 임금, 사회보

장, 근로복지 – 에서의 시간비례 동등대우(principle of pro-rata temporis), 그리고 근로시간 

결정에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다수가 이 같은 조건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

다.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의 상당 비중은 

자발적 성격을 갖는다(OECD, 2015a: 31).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많은 국가에서 정규

직보다 낮았고, 교육훈련기회도 적었으며, 고용안정성이 낮고, 실업자에 비해 정규직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OECD, 2015b: 4장). 시간제 일자리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O’Reilly & Fagen 

eds., 1998; Higgins et al., 2000; OECD, 2012 등), 승진기회의 부족(Eurofound, 2007; Sandor, 

2011), 사회보장과 퇴직금에서의 불이익도 확인되고 있다(Eurofound, 2007; McCormac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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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은 시간제 고용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시간제 고용은 탈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일

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근로시간 요구를 뒷받침하며, 고용률이 

낮은 인구집단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시간제 고용의 핵심이 ‘근로시간의 단

축’이라고 할 때, 정의상 고용 불안정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 고용과 달리, 제반 조건

의 충족 여부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 시

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 약자, 특히 여성들의 불완전 취업으로, 사용자의 고용유연성 및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행위자로서 사용자와 시간제 일자리의 정합성을 위한 조건들

그렇다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

려면 앞서 살펴본 행위자로서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관한 제도 환경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창출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제약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노력하는 행위자가 된다. 따라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 역시 사용자가 주어진 제도 환경 안에서 선택한 결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제

도 환경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맥락이 됨과 동시에, 사용자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이

나 문화적 규범으로 작용한다.

다른 비표준적 고용과 마찬가지로 시간제 일자리는 사용자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

이 된다. 시간제 고용을 통해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OECD, 2007). 그런데 시

간제 일자리는 동일한 노동시간의 확보를 위해 가동되는 인력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1

인당 고정 인건비, 사회보장부담금, 교육훈련 등에 따르는 비용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시간제 일자리

의 질을 낮춰 비용부담을 감소하려는 유인을 갖는다(이지평 외, 2000; 김유휘･이승윤, 2014). 

이는 특정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제 일자리 자체에 내재된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도 환경에서 사용자는 비용이 추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시간

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첫째, 사용자 이해(interests) 측면에서 볼 때 시간제 근로의 사용이 비용증가를 상쇄할만한 

유인이 있다면,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Fagan et al.(2013)은 

이를 사용자의 ‘인력 보유(retention)’ 전략으로 설명한다. 사용자가 최적의 직원 구성을 유지한 

상태로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호를 받아들여서라

도 특정한 근로자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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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근로자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고용을 해지하고 다른 이들을 고용하는 것

보다 – 양질의 시간제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전

략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에 숙련 노동자의 확보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노동의 총량에 대한 유연성 확보의 수단 중 하나라고 볼 때, 대안적인 

수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큰 경우에는 시간제 일자리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노동

시장 유연성을 구분한 Wilthagen & Tros(2004)에 따르면1) 시간제 일자리는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의 한 유형으로,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이 아닌 다른 유연성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용

이한가는 시간제 일자리의 상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전반에 

있어서 고용보호가 엄격하지 않아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거나, 한시적 고용이나 간접고용과 같

은 형태의 비정규직 사용이 용이하다면 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시간제 일자리에는 고용량 확대에 따른 관련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낮추어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 시간제 일자리는 후

순위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에 있어서도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와 같은 방식도 시간제와 경합하는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존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지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과 달리, 사용자가 단순히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이지

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제도 환경이 존재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

이 대표적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국

민경제 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사용자의 이해관계 구성을 바꾸거나 – 예: 시간제 고

용에 대한 보조금 정책 -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 – 예: 근로

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과 차별금지 –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시간제 근

로는 실업문제 개선이나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확대되었다(OECD, 2007; Allaart & Bellmann, 

2007; 김유휘･이승윤, 2014). 정부 외에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노조의 압력을 꼽을 수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기반한 고용확대의 대표적인 사례인 네

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노조의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시간제 고용 확대는 노조와 사용자 모두에게 차선의 선택

1) 외부적-수량적(external-numurical) 유연성, 내부적-수량적(internal-numerical) 유연성, 기능성(functional) 

유연성, 소득(variable pay) 유연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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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것이다(이승윤･남재욱, 2018).

넷째,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의 요인은 해당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 내지 

문화의 측면이다. 물론 규범이나 문화는 전술한 사용자의 이해관계나 정부 및 노동자의 행위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외생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도가 그러하듯, 사회문화

적 규범이 일단 형성된 후에는 이후의 제도 경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위자가 어떻게 행동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Dimaggio & Powell, 1991). Fagan 

et al.(2013)은 ‘시간제 근로에 대한 경험 부족, 고정관념, 시간제 근로에 대한 편견, 전일제 근

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강할수록 사용자의 시간제 근로 선호를 저해함을 설명한 

바 있다.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 일반의 문화나 인식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이다.

이상의 제도적 요인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사용자는 시간제 일자리

의 효용(노동유연성 확보)과 비용(고용총량 증가비용)을 비교하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

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연성 확보 수단을 선택 또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

다. 이때 사용자의 선택에는 주변 제도 환경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리적 측면에서는 숙련 노

동력의 유지가 중요한 생산체제는 시간제 일자리의 효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른 노동시장 유

연성의 수단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은 대안적 선택지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비합리적 측면에서는 국가 개입이나 노동의 압력이 사용자의 선택을 일정 부분 강제함으로써, 

노동시간에 관한 사회문화적 규범이 행위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영향요인

  자료: 저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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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노동시장의 제도 환경과 시간제 일자리

1) 한국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논의와 정책

한국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논의 및 정책 조치들은 오랫동안 시간제 일자리보다는 노동시간

의 단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 핵심적이었는데, 1989년에

는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2003년에는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의 조정이 이루어졌

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실노동시간 단축에 중

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배규식 외, 2011). 

고용형태로서 시간제 근로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

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규정되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동시

간 유연화의 한 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시간제 일자리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되었다(이승윤･남재욱, 2018). 전

반적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달리,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유연

화, 고용률 제고와 같은 정책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본격적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시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 

입법화되었는데, 2007년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은 국내적으로는 당시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에 좀 더 중

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초과근로 제한, 통상근로자로

의 전환 노력과 같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었다.2) 이에 대해 McCann(2008)은 한국은 시간제 

근로자 보호 법률이 동아시아 국가 중 관련 규정을 개척한 사례로, 네덜란드와 같이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시간제 근로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이었다.3)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일

2) 이 법에서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준용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

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규정한 비정규직의 유형으로서 시간제 근로자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편

의상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 고혜원 외(2016)는 2013∼2016년까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신규창출형 중심 운영’(2013∼2014년) 

시기와 ‘전환형 일자리 중심 운영’(2015년 이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신규창출형 중심 운영기에는 

기본방향의 제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계획 제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중소기업 지원, 시간

선택제 전용 서비스의 워크넷 개설, 육아휴직 대체인력 종합센터 개설 등이 추진되었으며, 홍보 및 인식강화

를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을 통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 

활성화,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에서 불이익 개선, 우수사례 모델 제시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1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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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의 ‘양’에 초점을 두기도 했지만, 실제 네덜란드 사례를 참조로 하여 양질의 일자리로서의 

시간제 일자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둔 정책방향

이었다(관계부처합동, 2013).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목표들

이 중요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전술한 제도적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2017a)에 따르면, 2016년 시간선택

제 일자리 지원기업은 5,193개, 지원인원은 13,074명, 지원금액은 33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수준이고, 기업은 제도의 유지 및 확대를, 근로자들은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7b). 

물론 이것만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

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자체가 선진국들의 정책과 비교할 때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동등처우･
차별금지 조치가 미흡하며, 특히 전일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된다(김유휘･
이승윤, 2014; 윤조덕, 2015; 이승계, 2016). 젠더 관점에서는 여성노동을 주변화하고 오히려 

여성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신경아, 2014; 류선정･장수정, 2015), 실증 결과, 좋은 일

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조직 내 주변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된다(신경아, 2015; 이재완, 2017). 대기업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도 한시적 근로의 성격을 나타내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

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2)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왜 열악한가?

그렇다면 왜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악한 것인

가?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시간제 고용이 다른 형태의 비정규성과 중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시간제, 즉 고용기간의 한정이나 간접고용과 같은 다른 형태의 비

정규성을 배제하지 못한 경우 불안정성이 중첩된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 역시 한국

에서 상당수의 시간제 일자리가 ‘순수 시간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으며(금재호 외, 2013), 시

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중에도 이 정책을 통해 창출된 민간부문 고용의 대

후는 ‘전환형 일자리 중심 운영’이 이루어진 시기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지원, 영세사업주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이 나타났다. 주로 ①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② 민간부문 시간선

택제 일자리 창출 사용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핵심 정책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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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시간제이면서 동시에 한시적임이 지적된다(노광표, 2013). 실제로 2017년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49%만이 순수 시간제 근로자이며, 나머지 51%는 시간제임과 동시에 한시적 

근로자이거나 비정형근로자,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51%의 상황이 전체 시

간제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조건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아래 [표 1]은 유형별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과 주요 근로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예상과 달리, 

한시적 고용이거나 비전형 고용이 아닌 순수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다른 유형의 시간제 

근로자와 비교할 때 결코 낫다고 볼 수 없다. 평균 근속기간이나 노조 가입률에서는 다른 유형 

대비 다소 높은 추세를 보이지만 그 밖의 조건에서는 다른 유형과 비슷하거나 시간당 임금, 교

육훈련 경험 등에서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평균의 함정’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다른 유형의 일자리들과 비교

할 때 일자리 내에서의 이중구조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양

호한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가 병존하는 것이다(Tijiden, 1997; 김유휘･이승윤, 2014).

[표 1] 시간제 근로자의 유형별 비중 및 근로조건 현황
(단위: %, 원, 개월)

구분 인원 비중
시간당
임금

평균
근속
기간

고용
보험

퇴직
연금

교육
훈련
경험

노조
가입

순수시간제 49.4 8,839 25 25.8 21.9 23.1 1.3

한시적 시간제 34.5 9,471 16 23.8 18.0 49.3 0.5

비전형 시간제 12.7 8,668 17 7.2 6.3 24.6 0.0

한시적-비정형 
시간제

3.4 9,300 21 29.7 40.2 38.7 1.0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7년.

[표 2]는 여러 근로조건 가운데 시간당 소득과 평균 근속기간의 불평등도를 고용형태별로 비

교한 것이다. 불평등도의 파악에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지수인 Gini계수와 함께, Duclos, 

Esteban and Ray(2004)(이하 DER)의 양극화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4) 분석 결과, 예측대로 시

간당 소득에 있어서 다른 집단보다 시간제 일자리에서 Gini계수와 DER지수 모두 가장 큰 불평

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평균 근속기간의 경우 비전형 근로자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았고, 양

극화 정도는 전체 비정규직 평균과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시간제 일자리의 이중구

조는 일부 확인되지만, 이것으로 모든 면의 근로조건 불평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4) DER 양극화지수는 가장 대표적인 양극화지수인 ER지수와 마찬가지로 집단 내의 동질성･이질성 함수를 바탕

으로 분포의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면서도, 계층구분에 임의성이 있다는 ER지수의 문제점을 해결한 측정방법

이다. DER계수의 α값은 양극화 지수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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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형태별 시간당 소득 및 평균 근속기간 불평등도 비교

구분

시간당 소득 평균 근속기간 (월)

Gini
DER
(0.5)

DER
(1.0)

Gini
DER
(0.5)

DER
(1.0)

임금근로자 0.357 0.234 0.211 0.628 0.394 0.357

정규직 0.340 0.225 0.186 0.565 0.344 0.273

비정규직 0.350 0.226 0.203 0.709 0.414 0.377

한시적 0.333 0.221 0.199 0.666 0.378 0.320

비전형 0.334 0.214 0.177 0.759 0.431 0.379

시간제 0.389 0.248 0.236 0.712 0.387 0.32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17년

결국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열악한 이유를 찾으려면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

문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약 83%는 30인 미

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히 41.2%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만들어진

다. 각 업종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약 36%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개인서비스와 유통서비스가 각각 21%와 15%로 뒤를 

잇는다. 반면 광업･제조업은 5%,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생산자서비스와 사업서비스는 각각 4%

와 7%로 비중이 낮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이 36%로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직 

34%, 전문･관리직이 16%로 뒤를 잇는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비중

이 71%로 압도적으로 높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상용직은 13%에 불과한 반면, 임시직이 

66%, 일용직이 21%를 차지한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전형적인 시간제 일자리는 ‘① 사회･유

통･개인서비스업의, ② 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③ 대체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④ 여성의 

임시직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이 같은 상황은 ‘좋은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일

자리 특성은 모든 면에서 질 낮은 일자리가 지배적일 수 있는 조건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5)6)

5) 업/직종에 따른 일자리 분류는 경활조사 분류를 바탕으로 박정수 외(2012) 및 이다미(2017)의 분류방법을 참

조하여 재분류한 것이다.
6) 게다가 이와 같은 조건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시작

된 2013년과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간제 일자리는 약 78만

개 증가했다. 증가분의 8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증가분

은 불과 2.5%로 전체 일자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2017년 12.5%)에 크게 못 미친다. 산업

별로도 2017년 기준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 개인, 사회서비스가 2013∼2017년 사이 증가

분의 대부분(73%)을 설명한다. 직업별로도 2017년 시간제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직과 판매서비

스직이 해당 기간 증가분의 73%를 차지한다.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는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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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가 이론적, 정책적으로 예측가능한 것과 달리 정규직은 물

론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보다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것은, 이 일자리들이 한국 노동

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에서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선구적이라는 평

가를 받았던 기간제법을 통한 기본적 보호의 제도화,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부문

의 사용자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용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가? 이는 앞서 설명했던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 환경이 한국에는 부

재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제도 환경이 사용자에게 어떤 유인을 만

들어내는지를 중심으로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본다.

5. 왜 한국에서는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만 만들어지는가?

1)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열악성

주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영역이 개인･유통･사회서비스 부문의 소규모 기업들이라

고 할 때, 만약 이 영역에서 어느 정도 좋은(decent)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제조업 부문이나 

대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한국의 서비스 부문은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고용조건을 

나타내며, 기업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고용격차의 차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바로 이 점이 현

재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시간제 일자리는 어느 나라에서나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 형성된다. 이는 시간제 고용

이 산업의 재구성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O’Reilly & Fagan, 1998), 서비스 부문의 유연화를 확보하려는 사용자의 전략으로 활용되기 때

문이기도 하며, 제조업에서 일반적인 교대근무가 시간제 고용과 대체관계를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Fagan et al., 2013). 따라서 서비스 부문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의 약 

나타났는데, 시간제 일자리 중 상용직의 비중이 2013년 9%, 2017년 13%에 불과한 반면 2013∼2017년 사이 

증분의 21%가 상용직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전체 근로자의 상용직 증가 속에서 나타난 변화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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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 비중은 59.1%에 불과해 취업자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이 대체로 유사한 다른 선진국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크게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심혜정, 

2017).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일자리의 질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황수경 외, 2010; 박정수 외, 2012; 조주현, 2012). 물론 서비스 산업, 특히 노동집약

적 성격의 개인 및 사회서비스는 제조업과의 생산성 발전의 속도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Iversen & Wren, 1998; Esping-Andersen, 1999). 또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성은 노동유

연성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서비스업의 낮은 고용의 질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이

례적인 수준이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

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식기반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미발달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

만(심혜정, 2017), 사회서비스 부문과 같이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영역으로 제한하여 비교

하더라도 선진국 대비 생산성이나 일자리의 질이 낮다(김주현 외, 2013).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서비스 부문의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

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백학영, 2016), 사회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간

제 고용의 비중이 높은 유통서비스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양희, 2013).

서비스 부문,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이것

이 ‘정책 실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의 확대과정에서 난립하게 된 소규모 영

세기관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고, 사회서비스의 질 역시 낮다(양난주, 2017). 사

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력은 국가가 앞장서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 결과

를 초래한 것이다(황덕순 외, 2012). 그리고 이 부분의 고용형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간제 고용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시간제 고용의 질 문제로 이어진다. 요컨대 서비스 부문에

서 이루어진 정책 실패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또 다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환경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외에 시간제 일자리의 또 다른 특성은 주로 소규모 기업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다. 이는 부분적으로, 전술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실패와도 중첩되나 그것이 전부는 아

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어떤 사업에서든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는, 중소영세기업에서 주로 만들

어지고 있다.7)

7)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고용비중은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

서비스, 사업서비스, 광업･제조업 순으로 높은데, 이 산업들의 전체 고용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비중은 

각각 46%, 88%, 69%, 58%, 39%를 차지한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만 놓고 보면 각각 72%, 94%, 88%, 81%, 

77%가 30인 미만 기업에서 창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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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이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조건의 격차가 이례적으로 큰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있다.8) 한국의 기업규모별 격차가 다른 국가보다 유난히 큰 원인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

의 목적이 아니지만,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일부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기업간 관계, 특

히 원하청 관계 문제이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한국

의 원하청 관계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종속적･강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며(김

철식, 2011; 김주훈, 2014), 이러한 종속성에 기반하여 대기업들은 국제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시 그 위험을 중소기업으로 전가해왔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철식, 2011). 

이는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시간

제 일자리가 주로 창출되는 30인 미만,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영세소기업은 고용의 전근대성 

문제를 갖고 있다. 전병유(2011)는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고용관계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화로 상징되는 탈산업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나타났고, 이것이 소규모 기업의 수많은 비공식고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한다.9)

결국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소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열악성이 오늘날 

시간제 일자리가 열악한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제도 환경이 되는 것이다. 

2) 한국의 탈숙련적 성장과 근로자 보유(retention) 전략의 부정합

Fagan et al.(2013)의 설명과 같이, 사용자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를 창출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핵심 인력의 보유에 있다고 할 때,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숙련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노동시장

의 핵심부문 사용자에게 노동력이 갖는 경쟁적 요소로서의 의미가 크면 클수록 이들이 노동시

간의 유연화를 수용할 유인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숙련에 기대기보다는 정밀기술에 의

존하는 탈숙련적 발전을 추구해 왔다. 한국은 흔히 장기고용,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로 대표되

는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한 하위유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70년대 이전부터 대기업 화이

트칼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1987년 이후에는 생산직에게까지 일본식 고용관행이 확대되었다

8) 많은 연구들이 한국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보다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

해왔으며(김대모･유경준, 1996; 조동훈, 2009; 김영미･한준, 2008; 손홍엽･김기승, 2013), 고용안정성이나 사

회보장 적용에 있어서도 기업규모별 격차가 고용형태로 인한 격차 못지 않게 크다(정이환, 2007; 2014). 흔히 

인지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분절인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보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이다.
9) 이병희(2012)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퇴직금/공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0%를 넘는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78.5%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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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환, 2011). 그러나 한국의 장기고용관행은 – 장기고용관행이 뚜렷하게 약화된 IMF 경제위

기 이전에도 – 일본의 그것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장기고용을 통해 형성

된 내부노동시장을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만한 인력운영시스템이 미발달했기 때문이다(정

건화, 2003; 정이환, 2011).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숙련’의 문제이다.

일본은 기업특수적(firm-specific) 숙련과 이에 조응하는 장기고용관행을 통해 경쟁에 있어

서 비교우위를 확보하였다(Estevez-Abe et al., 2001).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핫또리 타미오

(2007)는 ‘조립형 공업화 가설’을 제시하고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숙련축적보다는 

첨단 정밀기술에 의존한 산업고도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한다. 일본보다 적어도 20년 늦게 산업

화를 추진했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정밀부품 및 소재 생산을 위한 생산

인력의 숙련축적과정을 거치지 않고, 1970년대에 등장한 NC(Numerical Control) 자동기계를 

활용한 정밀상품 생산을 통해 상품의 고도화를 추구하였다.10) 노동자의 숙련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품 및 소재가공에서 첨단제품 생산까지를 발전시키는 ‘가공형 산업화’를 한 일본과

는 달리, 생산인력의 숙련을 축적하지 않는 대신 일본을 포함한 선발국으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고, 수입한 소재를 정밀기계로 조립하여 생산한 중간재 혹은 최종재를 미국이나 유럽 등

에 다시 판매하는 식으로 산업을 고도화해 온 것이다(정준호, 2017: 78-79). 이 같은 산업화 과

정은 작업장의 숙련을 중시하지 않고, 기계가 쉽게 노동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절약형 

모델의 특성을 갖는다(여유진 외, 2014: 123). 정준호(2017: 80-84)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현재

까지도 높은 수준의 자본투자로 생산과정에서 고도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반면, 작업장 숙련을 

경시하고 있으며 투자된 자본의 설비가동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생산과정이 숙련배제적이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의 의미가 핵심경쟁력보다 비용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은 상황에 따라 손쉽게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통해 자본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생산체제

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유인구조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상충된다. 사용자

는 인력의 총량을 늘리는 시간제 고용보다 최소인력의 고용을 통한 장시간 고용을 선호하며, 

설사 시간제 고용을 –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지라도 보유

(retention) 전략보다는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 확보에 장점을 두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숙련구조의 역사적 경로에 관한 설명은 제조업에 더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일

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서비스 산업과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

10) 이는 순수한 의미의 ‘선택지’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속도가 늦었던 일본의 

산업화 시기와 달리, 한국의 산업화 시기는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 시행착오를 거치며 숙련을 축적할 여유가 

없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핫또리 타미오, 2007: 103; 정준호, 201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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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가지 측면에서 탈숙련적 발전은 서비스업 고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동일한 경제단위 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는 상호 연계된다. 옥우석(2013)은 한국 서

비스업 저생산성의 상당 부분은 제조업의 서비스 외주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수출 

제조기업이 외부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생산과 관련된 저숙련･저부가가치 활동

을 외부화하는데, 이것이 저숙련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

비스업의 숙련격차가 커지고, 제조업의 탈숙련적 발전이 서비스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둘

째, 제조업의 서비스 외주화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저숙련 문제

가 발견된다. 물론 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이 약하여 사용자 입장에

서 제조업에 비해 장기고용의 유인이 적다고 평가된다(정이환, 2003; 오계택, 2010; 강순희, 

2011; 장홍근 외, 2014). 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의료인력과 같은 고숙련 인력도 포함하나, 

다수를 이루는 돌봄서비스 인력의 경우 저숙련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공급인력의 숙련 – 일자리의 질 - 과 서비스 품질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대인사회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

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공급인력의 질 관리가 전체적인 서비스 질의 관리와 직결된다(김은정, 

2011). 기업에서 OJT를 통해 숙련이 형성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숙련의 중요성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숙련형성 관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인력의 숙련을 보장하고, 

이것이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재정보조에 의한 이용자 외에도 일반이용자의 서

비스 구매가 이어짐으로써 서비스 제공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역량 역시 제고되는 것이 선

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반대로 서비스 인력의 숙련은 낮고, 서비스 공급은 정부 재정을 지원받

는 한정된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기업 간 경쟁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질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후자에 가까

운 상황으로 평가되어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양난주, 2017). 실제

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인력관리와 숙련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숙련 부족 및 잦은 인

력의 이동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정이환, 2003; 오계택, 2010; 강순희, 2011; 장홍근 외, 

2014).

서비스 산업 전반적으로 낮은 숙련구조와 기업 특수적 숙련 성격의 부재는 사용자 입장에서 

인력 보유에 기초한 전략을 사용할 여지를 낮춘다. 전반적인 숙련수준이 낮고, 이직이 활발한 

환경에서 사용자는 시간제 근로를 통해 숙련인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 현

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영역은 재가서비스와 같이 시간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장홍근 외, 2014; 양난주, 2017), 이를 보유전략에 기초

한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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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한국의 생산체제는 산업화의 역사와 현황,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숙련을 중시하지 않는 탈숙련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탈숙련적 생산방식에서 사용자

에게 노동은 경쟁력보다는 비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고용 관련 전략의 중심은 비용 

최소화에 있지, 숙련인력의 확보에 있지 않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중심인력을 최소화하고, 주변부 인력은 외주나 하청을 통해 외부화하거나 저임금 비

정규 고용의 형태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제도 환경을 형성한다. 따라서 숙련인

력 보유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의 수용이라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식은 한국의 사용

자에게 효용이 높은 전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3) 대안적 유연성의 확보 수단

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사용자에게 높은 효용을 갖지 못하더라도 다른 유연성 확보 

수단의 선택이 어렵다면, 그때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간제 

일자리는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고용보호로 인

해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확보가 어려운 네덜란드에서 사용자들이 비교적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를 활용하여 총 노동량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다(이승윤･남재

욱, 2018).

그러나 시간제 근로가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확보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배규식 외(2011: 

13)는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제시한 바 있다(표 3 참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간 유연성의 수단 중 시간제, 탄력적 근로, 단축근로 등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필요 시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조정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반면 교대제, 야간/주

말/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들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이 두 전략은 모두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유연성을 확보하

기 이전의 출발점이 충분한 인력인지, 아니면 최소인력인지에 차이가 있다. 사용자가 충분한 

인력 혹은 최소인력에 기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생산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의미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즉, 앞 

절에서 설명한 한국의 탈숙련적 성장은 최소인력에 기초한 전략과 친화성을 갖는다. 한국의 생

산체제가 노동자의 숙련을 배제하고 자본투자로 이를 대체하며 최소인원의 장시간 근로를 통

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할 때, 근로인원의 양적 증가를 필요로 하는 시간

제 근로에 비해 적은 인력의 노동시간 증가에 기초한 초과근로가 제도적 정합성이 높은 노동시

간 유연성의 확보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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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보

근로자의 선택지 기업의 선택지

- 유연한 노동시간/스케줄
- 노동시간 계좌제
- 시간제(감소/증가된) 노동시간
- 선택적 근로
- 집중근로
- 단축근로
- 휴가(부모휴가/가족돌봄휴가/안식휴가/경력 중 휴가, 

교육과 훈련휴가)

- 유연한 노동시간/교대조(다양한 노동시간)
- 시간제(감소/증가된) 노동시간
- 일하기 힘든 노동시간(야간/주말/휴일 등)
- 연장근로
- 탄력적 근로
- 보상휴가제
- 단축근로

자료: 배규식 외(2011: 13)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한국에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미비할 뿐 

아니라 그나마 존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 역시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윤윤규 외, 2008; 배규식 외, 2011). 시간제 노동의 활용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

히 다른 유형의 유연성 확보수단이 지배적이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시

간제를 선호하지 않는 까닭 역시 이 같은 대안의 존재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내부적-수

량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시간제 노동이 아닌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이며, 현존

하는 시간제 근로는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disposable) 일자리로 기능할 뿐이다(배규식 외, 

2011).

수량적 노동유연성의 또 다른 선택지는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와 

채용의 자유가 충분히 높을 경우 노동시간 유연성은 아니더라도 노동공급량의 유연성을 확보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량적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고용(내부적-수량적 유연

성)과 해고규제(외부적-수량적 유연성)는 서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똑같이 

‘유연안정성’ 모델의 전형으로 꼽히지만, 네덜란드가 엄격한 고용보호에 시간제 고용을 결합한 

반면, 덴마크는 낮은 고용보호로 전반적인 유연성을 추구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조돈문, 

2014).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시간의 유연성보다는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중심의 성격을 

보인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시간의 유연성보다는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중심의 성

격을 보인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정규직의 고용보호지수는 2.29로 네덜란드(2.84)보다 낮지

만, 덴마크(2.10)보다는 높고 OECD 평균(2.04)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11) 그러나 이것만

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이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중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EPL 지수는 고용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지만 그 

11) OECD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individual dismissals(regular contract), EPR ver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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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항상 노력만큼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용보호의 ‘결과’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결과지표인 평균 근속기간에서 한국은 OECD 어떤 국가들보다도 여전히 낮

다. 이는 정규직만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이다(남재욱 외, 2016). 둘째, 대기업-정규직으로 대표

되는 일부 노동시장 내부자의 고용안정성과는 별개로, 한국의 주변부 노동시장은 매우 광범위

하고 그 불안정성 역시 높다.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2017년)를 기준

으로 볼 때 전체 고용의 33%를 차지하나, 불안정 고용의 비중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12)

노동시장의 절반이 유연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용자가 이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전체 노동시

장의 안정성 분포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안정적 고용을 제공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부문의 사용자들은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부적 

유연성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가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비

정규직의 대부분이 소규모기업에서 창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중

이 적지 않다.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김유선･박관성(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내하청 등 숨어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할 때 300인 이상 대기업이 사용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의 40%를 점유하며, 거대기업일수록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 비중이 더 높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수출대기업들은 외주와 하청의 형태로 노동비용을 외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철식, 2011). 따라서 소규모 기업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일자리들

이 규모가 큰 기업의 일자리와 독립적이지 않으며, 외주와 하청을 통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이 대기업의 편익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의 사용자들에게 

시간제 고용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존의 생산방식과 정합성이 낮은 유연성 선택지

이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유연성 전략에 비해 후순위가 된다. Fagan et al.(2013)

의 설명처럼 시간제 근로에 대한 기능적 대안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유인이 낮은 것이다.

12) 종사상 지위상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김유선(2017)과, 사내하청과 특수고용과 같이 실질적으

로 비정규고용이나 정규직 또는 자영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장지연(2017)은 각각 

42.4%, 42.5%로 비정규직 규모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기업규모별 격차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장지연(2017)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25~30%만이 확실한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호연･양재진(2017)은 고용과 소득 양 측면에서 안정적인 절대적 내부노동시장의 규모를 약 44%로 평가하였

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는 적게는 

30%에서 많아도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용자가 외부적-수량적 유연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대략 전반 수준에 이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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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행위자의 압력

네덜란드에서 시간제 고용의 확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 과정에서 노조의 

끈질긴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차선의 방안으로 선택되었다(이승윤･남재욱, 2018).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노조의 반대가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Cebrián et al., 2003; Fagan et al., 2013 재인용). 이처럼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다른 행위

자들의 압력의 방향은 경제적 효율성과는 별도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용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행위자가 바로 ‘조직노동’이다. 그

러나 한국의 조직노동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별로 없

다. 오히려 노조와 근로시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초과근로가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지적한다(조윤기･배규한, 2001). 이

는 노조가 초과근로를 통해 대기업-남성 중심의 조합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함으로

써 장시간 노동체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는 노동자들의 자

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저임금 구조 하에서 형성된 제도적 장시간 노동체제가 이들의 선택을 

제약한 결과일 것이다(배규식, 2012).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한국에서 조직노동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려는 요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

극적이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초과근로를 통해 추가수당을 확보하는 대기업-정규직-남성이 

한국의 노동자 일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일･가정 양립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청년층은 노조가 조직되

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목소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노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시간 단축과 그 한 부분으로서의 좋은 시간제 근로를 압박하는 

행위자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할 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른 주체는 ‘정부’이다. 전

술한 것처럼 실제로 한국정부는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정부의 시간선

택제 일자리 정책은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민간부문 지원에 초점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에 대

한 차별방지 및 동등처우 보장 장치의 미흡, 낮은 시간제-전일제 간 전환 가능성,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족,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형태 개발 등 인프라 부족, 시간

선택제 종사 근로자의 직장 내 주변화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현실

이다(김유휘･이승윤, 2014; 송영남, 2015; 신경아, 2015; 장수정･류선정, 2015; 이재완, 2017). 

이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민간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근로자의 시간선

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보다는, 일자리 창출 시 일정기간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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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배열 속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사용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정부의 지원

이 이러한 비효율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5) 노동시간에 관한 사회문화적 규범

Fagan et al.(2013)은 전일제 근로를 표준으로 여기고 장시간 근로를 직업에 대한 헌신과 생

산성으로 취급하는 문화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불리한 여건을 형성한다고 지적한 바 있

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일

하는 국가 중 하나다.13)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저임금, 포괄임

금제, 근로시간 관련 규제의 부실함, 미온적 집행과 같은 주변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다(배규식, 2012).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탈숙련적 성장전략 및 저임

금 노동과 관련성을 맺으며 형성되어 생산시스템, 임금제도, 가족제도, 작업조직 등 주변 제도

와 상호보완성을 구축한 것이다. 

일단 형성된 제도는 문화적, 규범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예컨대 한국기업의 즉흥적･대

면 중심적 일 문화나 빨리빨리 문화는 장시간 노동과도 정합성이 높다(배규식 외, 2011). 또한 

정시퇴근을 백안시하고, 퇴근 시 상사의 눈치를 보며, 휴가사용을 자제하는 문화, 사람을 적게 

쓰고 초과근로를 많이 시키는 것을 유능한 경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사회전반적인 여가 인프

라의 부족도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키는 문화로 지적된다(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장시

간 노동을 근로의 표준으로, 나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규범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불리한 제도 환경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가 시간제

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제한이 필요한데, 초과근로가 당연시되

는 문화에서 이는 쉽지 않다. 또한 전일제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시간제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으로 취급받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주변화된다(신경아, 2015). 이상

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장시간 노동 문화가 직장 내 일반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게 된 후에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나 단축근로, 탄력적 근로와 같이 이 규범에서 벗어나는 노동시간 체제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13) 2017년 기준,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멕시코(2,258시간) 다음으로 길며, 이는 OECD 평균(1,746시

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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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개념에서는 특정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제도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변화보다는 

유지를 설명하는 정태적 이론의 성격을 갖는다(Thelen, 2010; Campbell, 2010). 특정한 한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더라도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그 변화는 당초 의

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 [표 4]는 한국에서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된 본 고의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다. 정

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를 둘러싼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 – 숙련구조, 유연성 확보 방식, 주변의 압력, 노동

문화 – 은 대부분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만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가장 열악한 주변부에서, 

근로자 보유 및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의 확보보다는 저비용･저보호 인력사용의 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표 4] 한국 노동시장의 제도와 시간제 일자리

구분 사용자 입장

⇒

시간제 일자리

숙련
구조

▶ 숙련배제적 산업화 과정 → ‘비용’으로서의 노동
▶ (사회)서비스 부문 숙련형성의 숙련형성 부재
☞ 인력 보유(retention) 전략의 불필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는 경제의 핵심 부문으로부터
의 외면

∎소기업 및 저숙련 서비스업중
심으로 시간제 고용 창출

 - 시간제 사용 목적은 비용절감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
 - 대･중소기업 격차의 심화
 - 서비스산업 부문의 낙후

☞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형성

유연성
확보
방식

▶ 최소인력고용과 초과근로를 통한 내부적-수량적 유연성
 - 장시간 노동과 숙련배제･자본투자 확대 간 정합성
▶ 한시적 고용, 외주･하청을 통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유연성 확보 불필요

주변 
행위자
압력

▶ [노동] 장시간 노동의 공모자 역할
 - ‘대기업-남성-생산직’의 초과근로수당 확보 유인
 - 청년 및 여성 노동력의 대표성 부재
▶ [정부] ‘지원’ 중심의 시간제 정책 → 역유인 극복 실패

노동
문화

▶ 장시간 고용이 일반화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문화

자료: 저자 구성.

그렇다면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이 불리한 한국의 제도적 구조는 바뀔 수 있는 것인가?14) 

14) 이와 관련하여 Amable(2000; 2015)의 제도적 상호보완성 논의는 행위자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제도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시간제 일자리의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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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대변구조 개편은 잠재적으로 사용자의 시간제 일자리 창

출 및 근로조건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자를 형성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남성-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노조는 노동시장 단축 및 그 일환으로서의 시간제 일

자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구성에서 이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구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여전히 사용자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 

기존의 노동시장제도 구성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이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비용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그 방향을 ‘일자리 창

출’에서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으로 전환하고, 민간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은 계속 이어나가

되,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2019년 8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

다. 근로시간 단축권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근로자는 지금까지 임신, 육아로 제한되어 있

던 근로시간 단축을 질병, 사고, 가족돌봄, 학업 등의 특수한 상황 발생 시에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까지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던 것에서 이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15) 이와 같이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

른 노동시간 조정 욕구에 주도성을 부여하는 정책 변화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형성함에 있

어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창출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동등처우 및 차별금지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노동현장에

서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감독하는 것 역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육아

기 근로시간 조정지원과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이 규정되었다고는 하나, 훈련 및 

승진에 관한 차별금지를 비롯한 직장 내에서의 실질적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유휘･이승윤, 2014; 이승계, 

2016). 따라서 실질적 차별금지 및 동등처우에 관한 법적 기준 강화 및 감독, 사회보장에서 동

등접근성 확보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가 적어도 ‘시간비례적’으로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자체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방향으로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향후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되고,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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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도화와 노동시간 조정 욕구가 높은 근로자의 이해대변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존

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Amable의 주장처럼 근로

시간 문제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중심에 둔 기존의 제도적 상호보완

성의 사슬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만약 노동시간과 관련된 전반적 제도 

및 규범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결국은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머물게 될 것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 중심의 관행을 완화

시키고 노동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일과 삶의 양립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

순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접적 목표의 범위를 뛰어넘는 노동시장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노동자의 숙련을 개발할 수 있는 장치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에 우호적이지 않은 제도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책을 통해 숙련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사회서비스 부문이다. 사회서비스

는 그 특성상 공급, 인력관리, 근로자 숙련 관리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

역이다. 기존의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성적 틀을 벗어나 ‘일자리와 서비스의 질’에 초

점을 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소고용과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내부적-수량적 유연성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최근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의 확대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실근로시간 단축노력이 제도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가 기존의 임금구조, 고용관행, 노동문화를 포괄하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속적,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한시적 고용, 비전형 고용,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의 남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

재 한국에서는 대기업일수록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그 결과 대기업

의 성장과 불안정고용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김철식, 2011; 김유선･박관성, 2017). 물

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이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요소이겠으나, 사용자가 노

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 따라서 불법파

견에 대한 관리,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 등 입구 규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처우 확보 등을 통해 한 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다른 한 편으로 비

용절감의 수단으로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서비스 산업의 낙후화 등을 개선하는 조치는 노동시장 전반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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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괜찮은(decent)’ 일자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시간제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시간

제 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례로 네덜란드를 들었지만, 네덜란드는 지나친 시간

제 의존으로 인한 젠더불평등 문제나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를 안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

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 권리’뿐 아니라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 권리’를 보장하

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간제 고용이 전일제 고용과 분리된 노

동시장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개개인의 ‘시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면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할 때, 이를 가능케 하는 보장 역시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간의 조정이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의 

시간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시간제 근로 외에도 다양한 노동시간 조정에 관

한 선택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16)

16) 다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조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초점을 둔 노동시장 공급측 요인 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시간제 노동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노동시장 공급측 분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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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 the Qualified Part-Time Jobs Possible in Korea?

Jaewook Nahm* & Dahmi Lee**

17)

This study aims to examine present working conditions of the part-time workers and analyse the causes of 

unfavorable situations of them in spite of the policy efforts by the government in Korea. Unlike existing 

researches focused on policy failures, this study take note of the institutional accordance/discordance 

between Korean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to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part-time workers in Korea are on the most disadvantageous working 

conditions even compared to temporary or atypical workers. Second, the reason of the disadvantageous 

working conditions is that most part-time jobs are created from the service sector SMEs, which have low 

productivity and lousy working conditions. Third, employers in the primary labor market tend to refuse to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because of their skill-saving production systems, alternative ways to gain 

numerical labor flexibility, absence or lack of external pressure from the labor or state, and long 

working-hour labor culture. To improv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create qualified part-time jobs, it is 

necessary to reorient the current part-time work policy from support for private employers to guarantee of 

workers’ rights. Furthermore, comprehensive labor market institution reform is required beyond policies 

limited to part-time employment.

Keywords: part-time jobs, long working-hour system, working time flexibility, labor market instituti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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